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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 �이 글은 「경제활동인구 및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김세움(2013), 『노동리뷰』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지나친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저출산 해소 및 기타 노력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전통적 인적자본 제고 방안인 교육의 질 제고와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과잉

교육 타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인 

인적자본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함.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예산 확충 및 효율적 집행,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

육교사 인력관리 개선,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실효성 강화, 직장 내 보육시설 확

대, 근로시간/형태 유연화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발생 방지 및 발생 시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고령자의 경우 정년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고령자 재취업/전

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활용도 제고가 이뤄져야 함.

 ��외국 인력의 경우 당분간 저숙련 인력 도입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중소기업 생산 현

장의 애로를 덜어주되,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부족이 해결된 후에는 저숙련 외

국인 근로자 대신 고숙련 인력의 선별적 유입을 장려해야 함.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서는 산학연계 강화, 병역 관

련 사안 해소, 중소기업 환경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고졸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꾸

준히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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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와 실질적인 인적자본 증대  

필요성

■ �경제활동인구 증대 필요성

- �맬서스 모형1)과 솔로우 모형2)은 인구 수 

혹은 증가율의 상승이 장기 경제성장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함. 

- �그러나 이들 모형에서 간과된 부분, 즉 지

나친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인구 연령구

조의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이는 한 사회의 후생수

준과 직결되는 1인당 GDP 수준과 성장률

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해소 및 

기타 노력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됨.

■ �실질적인 인적자본 제고를 위한 과잉교육 해

소 필요성

-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한 국가의 평

균 교육연한 증가는 장기 성장잠재력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다만 교육연한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즉 노동

시장 필요 수준 이상으로 교육에 과잉 투

자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에 비해 편익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3)

- �특히 70%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과잉교육 현상

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4)

- �더불어 고학력화 현상이, 성장잠재력 확

충과 직결된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제고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음.5)

- �따라서 전통적 인적자본 제고 방안인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더불

어, 과잉교육 타개를 위한 정책 방안을 시

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는 실질

적인 인적자본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함.

경제활동인구 증대 방안

■ 출산율 제고

-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2012년 합계출산율

은 가임여성 1인당 1.30명에 그침.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 OECD 

권고 수준인 GDP 대비 1%에 훨씬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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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유아 보육예산의 적극 확충 및 효율

적 집행이 중요함. 

- �더불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인

력관리 및 처우 개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

직제도 실효성 강화 지원, 자발적인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유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

원해야 함.6)

- �다만 지방재정자립도가 평균 50%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보육예산 지출 증대로 나타

난 문제를 유념해야 함. 재원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가는 장기 해

결책7)과, 단기적인 국고-지방비 분담률 조

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8)

- �더불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포퓰리즘

이 아닌, 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직결되는 중요 정책임을 적극 홍보해야 함. 

이를 통해 향후 보육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임. 

■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 제고

- �여성의 경우 2011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은 49.4%, 고용률은 48.1%에 불과하여, 전

체 60.9% 및 59.1%에 비해 현저히 낮음.9)

- �여성 고용률 제고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직 중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

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상의 애로 및 재취

[그림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대비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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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5 [그림 I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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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규용·이승렬·박성재·노용진(20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6)	이규용 외(2011),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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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 겪는 커다란 임금손실임.10)

-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산장

려와 유사한 정책들, 즉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내실

화,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유도, 근로시간 

및 형태 유연화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함.11)

- �[그림 1]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

출산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즉 

동일한 제3의 요인이 두 변수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됨. 이러한 공통

의 요인으로서 위의 정책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12)

- �더불어 경력단절이 발생하더라도, 숙련 

수준에 맞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확충 

및 개선, 재취업 알선기능의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함.13)

- �고령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된 직장

에서의 정년연장이 불가피함. 다만 단기

적으로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소위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년고용과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장 전면 실시보

다는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함.

- �즉 청년 구직자들이 공공부문 및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등에도 적극 지원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소위 세대 간 일자리 전

쟁 가능성이 사라져야만 전면적인 법정 

정년연장 실시가 가능함.

- �따라서 전면적인 정년연장의 시행 가능 

시기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유

도 노력 등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좌우될 것임.

- �전면적인 정년연장 실시 전까지는, 고령

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활용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14)

■ 외국 인력 활용 효율화

-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국 인력 의

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5

인 이하 고용 기업의 경우 40%가 넘는 인

력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음.15)

- �이처럼 외국 인력 활용이 국내 기업, 특

히 중소 사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

어져 왔으나, 외국 인력 도입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

려가 여전히 강함.

-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으

로 보임. 이규용 외(2011)16)는 외국 인력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에 미세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나, 기업 재무성과에는 긍정

적임을 보임. 더불어 이삼식 외(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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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ur, Jai-Joon and Nho Yongjin(2012), “The Impact of Temporary Immigration of Unskilled Workers on Firm Performances: 
Evidences from the Korean Small-Medium Business Sector,” unpublished manuscript.

19) �이삼식·전영준·신화연·최효진(2011), 앞의 책; 최경수(2010), 『이민 및 외국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2012), 『유초중등통계』.

21) 김세움 외(2010), 앞의 책.

22) 김세움 외(2010), 앞의 책.

는 외국 인력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 한 외국 인력 유입이 경제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임.

-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과도한 규제보

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내국인 근로자

의 3D업종 기피 완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저숙련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제한을 일

부 완화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의 애로를 덜어줄 필요가 있음.

- �다만 외국 인력 사용 기업 중에는 구조조

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이 많음.18) 즉 저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장기간 지

속될 경우 한계기업 구조 조정과 기업 혁신

을 저해할 것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부족이 

해결된 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

입은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

하는 고숙련 인력의 선별적 유입을 장려해

야 함.19)

실질적인 인적자본 증대 방안 :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 등 지표상으로는 인적

자본 투자에서 최고 수준의 모범 국가임. 

- �2012년 기준 전체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최고 정점에 비해 낮아졌으나 

71.3%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

냄. 최근 고졸자 취업 확대에도 특성화고 

졸업자조차 50.0%의 여전히 높은 진학률

을 보임.20)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활용은 과잉학

력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미스매치

로 인해 상당히 비효율적임. 

- �즉 4년제 대졸자가 대졸 학력이 필요 없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음. 이때 대졸학

력 취득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비해 투자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김세움 외(2010)21)는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스킬 미스매치로 초래되는 

근로자들의 평생 임금 손실 총액의 현재가

치가 7.71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 �더불어 대학 진학 최우선시 풍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막

대함. 김세움 외(2010)22)가 연간 사회

적 비용을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기타 

각종 기회비용을 망라하여 계산한 결과, 

42.73조 원의 막대한 액수가 도출됨.

■ �다행히 최근 공공부문 및 대기업과 금융회사

에서 고졸자를 다수 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

면서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고 특성화고 진학

률이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임. 

- �<표 1>을 보면 2009년 16.7%로 저점을 

찍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2011

년에는 25.9%까지 반등함. 그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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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박병영·차성현·류기락(2012), 『교육-고용 연계를 위한 교육시스템 선진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4)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S71~S102.
25) 김세움 외(2010), 앞의 책.

특성화고 졸업 후 진학을 택한 비율은 

2009년 73.5%에서 2011년 61.0%로 유

의하게 낮아짐.23)

- �그러나 이를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추세, 

즉 대학진학 최우선시 풍조 및 학력 인플

레이션 만연 현상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른 감이 있음.

■ �Romer(1990)24)의 내생적 성장모형은 인적자

본을 일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적자본과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과정에 투입되는 인적

자본으로 구분함. 

- �즉 대졸 학력이 필요 없는 대다수 일반 

생산과정의 경우 소위 좋은 일자리에도 

고졸자가 취업하여 일하고,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좀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김세움 외(2010)25)

를 참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스킬을 

익힐 기회의 대폭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

의 산학연계 조율 노력 확대가 절실함. 

물론 현재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욱 확대된 

형태로 지속되어야 함.

- �둘째, 입사 후 병역 의무 이행 문제에 대해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주무부처와 병

력 수급 주무부처 간 본격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함. 이를 통해 인증시스템을 거쳐 상당 

인원에 병역특례업체 근무 인정을 보장하는 

등 과감한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임. 

- �셋째,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즉각적

인 대학 진학보다 중소기업 선취업을 유

도하는 정책 지원이 절실함. 공생발전 유

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을 통해 

<표 1>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 추이(1999~2011)

연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진학률(%)

1999 290,892 148,478 112,130 51.0 38.5

2000 291,047 149,543 122,170 51.4 42.0

2001 270,393 130,968 121,411 48.4 44.9

2002 231,127 104,138 115,103 45.1 49.8

2003 189,510 7,212 109,234 38.1 57.6

2004 183,835 60,062 113,944 32.9 62.3

2005 170,259 47,227 115,164 27.7 67.6

2006 162,600 42,151 111,601 25.9 68.6

2007 158,708 32,075 113,487 20.2 71.5

2008 158,408 30,036 115,407 19.0 72.9

2009 151,410 25,297 111,348 16.7 73.5

2010 156,069 29,916 111,041 19.2 71.1

2011 114,690 29,756 69,968 25.9 61.0

자료 : 박병영 외(2012), 『교육-고용 연계를 위한 교육시스템 선진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0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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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세움 외(2010), 앞의 책.

<표 2> 연령대별 학력 간 임금격차(OES 2008년 자료)

 (1) (2) (3) (4) (5)

 26~30 31~35 36~40 41~45 46~50

고등
0.141
(3.77)**

0.201
(5.36)**

0.320
(12.43)**

0.351
(18.33)**

0.333
(23.41)**

전문대
0.250
(6.68)**

0.343
(9.00)**

0.507
(18.38)**

0.575
(23.27)**

0.551
(22.81)**

대학
0.392
(10.59)**

0.555
(14.87)**

0.746
(28.74)**

0.841
(41.84)**

0.845
(51.65)**

대학원
0.544
(12.27)**

0.674
(16.42)**

0.988
(30.34)**

1.065
(37.32)**

1.026
(36.65)**

연령
0.424
(2.85)**

0.215
(1.23)

-0.181
(0.94)

-0.005
(0.02)

0.277
(0.97)

연령제곱
-0.666
(2.51)*

-0.287
(1.09)

0.253
(1.00)

0.017
(0.06)

-0.280
(0.94)

남성
0.139
(15.52)**

0.331
(33.40)**

0.507
(50.33)**

0.560
(51.31)**

0.527
(45.34)**

수
-1.892
(0.91)

0.696
(0.24)

7.689
(2.10)*

4.307
(0.82)

-2.366
(0.35)

관측치 수 R2
7880
0.14

9975
0.22

14082
0.30

12703
0.37

12694
0.36

주 : 괄호 안은 t-통계량이며，**는 1%에서，*는 5%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김세움 외(2010),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63 <표 3-10>.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 시, 고졸 구직자들

에게 중소기업이 갖는 일자리로서의 매력

이 배가될 것임. 

- �넷째, 고졸자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함. 향후 공

공부문에서 정규직 형태의 특성화고 졸업

자 채용을 적극 늘려가야 함. 한편 민간기

업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에 한정된 의무

고용할당제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

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김세움 외

(2010)26)가 분석한 고졸자와 4년제 대졸

자 간 임금격차는 20대 후반 근로자의 경

우 22.0%에 달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더욱 벌어져 40대 후반에는 38.4%에 

달함(표 2 참조).

- �다만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 자체가 중장

기적 과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앞서 제시

된 산학연계 강화, 병역 관련 사안 해소, 

중소기업 환경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고

졸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꾸준히 병행해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고졸 인력의 우수성

을 느끼고 채용 수요를 늘려갈 기회를 제

공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성화고 진

학 및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중장기적

인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정책 방안임. 

개별 방안의 복합적 기대효과

■ �위에 제시된 각 개별요인 개선 방안이 가질 것

으로 기대되는 복합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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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의 경우, 출산율 제

고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증대를 통해서도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킴. 

-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은 조기 인

적자본투자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경제정책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효율성과 형

평성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의미를 가짐.27)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 유도 정

책의 경우, 고령자 고용 극대화에 필요한 

전면적인 정년연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 즉 세대 간 일

자리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중소기업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 스

킬 적합도가 높은 고졸자 채용의 대폭 확

대가 가능함. 더불어 내국인 근로자의 중

소기업 일자리 선택을 유도하여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 �고졸자 채용 확대 장려 정책의 경우, 이

를 통해 과잉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

스매치 해소 및 인적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더불어 고교 졸업 직후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결혼연령 하향화 유도가 가

능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인 출산율 제

고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28)

- �한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파생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부족, 생

애 근로기간 중 자녀 교육비 조달 목적의 

장시간 근로 선호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

하 문제 등에 대한 부분 해결책도 고졸자 

채용 확대 장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음.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02-3775-5561 / konstra@kli.re.kr

27) �Cunha, Flavio, James J. Heckman, and Susanne M. Schennach(2010),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
cognitive Skill Formation,” Econometrica 78(3), pp.883~931.

28) �김용하 외(2011), 앞의 책.


